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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ng-Bae Park / Duk-Soon Yang

This study explores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basic income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proposes a regionally tailored policy model. Increasing 

challenges such as population aging, labor market instability, and regional decline have 

raised the need for new social safety nets beyond conventional welfare system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basic income and reviews maj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cy experiments. It further analyzes Jeju’s institutional 

autonomy and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potential 

of common resources such as wind power and groundwater as financial sources.

Based on these analyses, the study proposes a “Jeju-type basic income model” 

financed through revenues generated from common resources and implemented through 

a phased approach. The model also considers linking payments with local currency to 

promote regional economic circulation.

The results suggest that a resource-based basic income could serve as a feasible 

regional welfare strategy while supporting social stability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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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배경 및 필요성

21세기 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하면서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와 플

랫폼 노동의 확산은 고용 기반의 전통적인 복지체계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사회안전

망으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유진･유능한(2018)

은 일자리 구조의 근본적 변화가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구축 요구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기본소득을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학술적 논의들은 최근 실질적인 정책 의제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

믹 당시 시행된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보편적 소득 보장의 효용성을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결정

적인 계기가 되었다. 진형익(2020) 연구에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51.8%)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이를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핵심 기제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일정 수준 형성되

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 연구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지

배적이라는 점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즉,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의 성패는 막대한 재정 소요와 조

세 저항이라는 이중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안종석･정재호, 2021).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 모델을 지역 단위에서 현실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

건을 갖춘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자율성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

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당시, 전국 유일의 광역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에 비해 제도 실험과 정책 변화를 추진하기에 상

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특히 행정･교육･보건･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

은 자치입법권과 행정조직 구성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점은, 중앙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보다 유연하고 기본소득과 같은 선도적인 정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형성한다.

둘째, 공유자원 기반의 재원 확보 가능성이다. 제주는 전국에서 자연 공유자원의 활용 비율이 높

은 지역으로, 풍력･태양광･지하수･관광 등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닌 

도민 전체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공유자원

을 사적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역적 정체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섭

(2022)은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논의를 통해 조세 중심의 기본소득론이 갖는 재정적･정치

적 한계를 지적하고, 공동자원론에 기반한 기본소득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제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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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유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역에서 기본소득의 재원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또한 제주연구원(2023)의 ‘공유자원 개발이익의 도민 배당제’ 구상은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제도적으로 환류시켜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설계의 가능성을 제시

한다는 점에서, 제주형 기본소득 논의의 실천적 토대를 형성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적 필요성이다. 제주는 인구구조와 산업구조 측면에서 구

조적 전환 압력에 직면해 있다. 2023년 말 기준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8.2%로, 전

국에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중 하나에 해당하며, 2030년에는 25%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 2023).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1차 산업과 관광산업 중심의 경제 구조는 계절성과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고용의 불안

정성을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소한의 소득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박성현･최조순(2021)은 전라남도 섬 지역 사례를 분석하며, 공간적 제약과 인구 고령화로 인한 

지역 재생산성 약화를 지적하고, 섬 주민 기본소득제가 인구 유입 촉진과 거주 가치 유지를 위한 소

득 보장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는 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지닌 제주의 

현실과도 맞닿아 있으며,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이전을 넘어 지역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세 기반 기본소득 논의에서 나아가, 제주의 제도적 자율성과 공유자

원 가치를 결합한 ‘제주형 기본소득’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하고, 이를 토대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 방향과 정책 전략을 제시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의 이론적 토대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국내외 정책 실험 사례와 최근 논의 흐름을 검토함으로써 제주지역 

도입을 위한 이론적·정책적 근거를 정립하고자 한다.

둘째, 제주지역 도입의 적합성과 정책적 필요성을 진단하는 데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자율성, 공유자원의 구조와 활용 실태, 인구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기본소득 도입의 현실적 조건과 정책적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셋째,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의 설계 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공유자원 수익을 기반

으로 한 기본소득 모델을 구상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 방안과 정책적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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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과 이론적 논의

를 정리하기 위하여 국내외 선행연구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등 주요 해외 사례와 국내 지방정부의 정책 실험을 비교 분석하여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통계 및 여러 문헌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공유자원 활용 구조와 재원 조달 가능성을 중심으로 정책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지역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탐색적으로 설계하고 제시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본소득의 개념 및 배경

기본소득(Basic Income)은 국가나 정치 공동체가 모든 구성원에게 자산 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적인 현금 소득으로 정의된다(BIEN). 이러한 기본소득은 근대 복지국가

의 근간을 이루어 온 기여 중심의 사회보험과 선별적 공공부조 체계가 지닌 사각지대와 낙인효과

(Stigma effect)를 보완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사상적 기원은 근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Thomas More는 그의 저서 유토피

아(1516)에서 빈곤으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기보다는 모든 이에게 최소한

의 생계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는 기본소득 논의의 초기 사상적 단초로 평가된

다(나종일 2005). 이후 18세기 말 Thomas Paine은 토지 정의(1797)를 통해 “지구는 인류 공동의 

자산”임을 주장하며, 토지 사유화로 인해 천부적인 자원 이용권을 상실한 모든 사람에게 공유자산

의 대가로서 ‘시민배당(Citizen’s Dividend)’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Paine, 1797; 

이재섭, 2022 재인용). 이러한 페인의 공동자본론은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제주지역 공유자원(풍

력, 지하수 등) 기반 기본소득 모델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상적 근거로 이해될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기본소득 담론은 시민권의 확장과 인간 존엄성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더욱 구체

화되었다. Bertrand Russell은 생계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이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활

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1960년대 미

국과 캐나다에서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논의를 중심으로 대규모 실증 실험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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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대응

하여 Guy Standing(2017)과 같은 학자들이 불안정 노동자 계층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사

회적 권리와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확립된 현대적 기본소득은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을 통해 그 정체성을 

규정한다(Standing, 2017; Van Parijs & Vanderborght, 2017; 안종석･정재호, 2021). 첫째, 보편성

(Universality)은 소득 수준이나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에게 지급되어 복지 사

각지대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원칙이다. 둘째, 무조건성(Unconditionality)은 노동 능력이나 근

로 의지 등 어떠한 사전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생존권이 노동의 대가가 아닌 시민적 기본권

임을 시사한다. 셋째, 개별성(Individuality)은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지급을 통해 가족 내 종

속 관계로부터 개인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한다. 넷째, 정기성(Periodicity)은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

한 지급을 통해 수혜자가 안정적인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마지막으로 현금성(Cash 

Payment)은 현물이나 바우처가 아닌 현금을 지급하여 수혜자의 선택의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

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국내외 기본소득 사례와 정책 실험 동향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의 모든 원칙을 완벽히 충족하며 전면적으로 도입된 사례는 드

물지만, 다양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분적 혹은 시범적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재원 조달 방식과 정책 대상에 따라 크게 자원 배당형, 국가 주

도 실험형, 그리고 지역 맞춤형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해외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알래스카주의 ‘영구기금 배당제(Permanent Fund 

Dividend, PFD)’가 꼽힌다.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주정부 소유의 석유 자원에서 발생하는 수

익을 영구기금으로 조성하여, 자산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매년 균등하게 배당

해오고 있다(진형익, 2020). 이 제도는 조세가 아닌 ‘공유 자산의 수익’을 재원으로 삼는다는 점에

서 증세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운영되면서 정책 수용성과 행정 효율

성을 동시에 입증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안종석･정재호, 2021). 이는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제주

의 공유자원 기반 배당 모델에 가장 직접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2017-2018)이 정책적 함의가 크다.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매월 560유로를 무조건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노정호(2018)

에 따르면, 이 실험은 엄격한 무작위 대조군 실험(RCT) 방식을 통해 노동 시장으로의 재진입 효과

를 측정하고자 하였으나, 고용률의 유의미한 변화보다는 수급자의 정신 건강 증진, 사회적 신뢰 회

복, 그리고 삶의 만족도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Kela, 2019). 이는 기본소득

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의 원칙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정책들이 시행되



106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고 있다.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범

주형 기본소득의 성격을 띠며,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연계하여 높

은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였다(임유진･유능한, 2018). 또한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서 시행 중인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

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특히 박성현･최조순(2021)은 전남 섬 지역의 사례를 통해, 도서 지역의 인

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이 주민의 거주 의욕을 고취하는 데 효

과적임을 분석한 바 있다.

3.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미와 비판적 시각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이전이나 부의 재분배 제도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고 개인의 자

율성을 보장하는 다차원적 정책 도구로서 간주된다. 본 절에서는 기본소득이 갖는 정책적 의미와 

함께 도입 과정에서 제기되는 주요 비판적 쟁점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정책적 의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도출될 수 있다. 첫째, 기존 복지체제의 고질적

인 문제인 복지 사각지대 및 낙인감의 해소이다. 전통적인 선별적 복지제도는 수급 자격 증명을 위

해 자산 심사와 근로 요건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적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가 발생하며 수급자에게는 사회적 낙인(Stigma)이 부여된다. 기본소득은 이러한 조건을 철폐함으

로써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소득 보장을 실현하고 시민의 존엄성을 고취한다. 둘째, 경제적 기능의 

강화이다. 기본소득은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직접적으로 확충하여 내수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자본 순환을 촉진하는 경제적 마중물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는 인구 유입을 유인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사회통합과 실질

적 시민권의 보장이다. 조건 없는 배당은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 의식을 강화하며, 국가 공동체의 

부를 공유한다는 인식을 통해 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지향점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쟁점은 재원 마련의 현실성이다. 김교성(2009)의 추

계에 따르면, 전국 단위의 표준형 기본소득 도입 시 약 219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이

를 위해 직접세와 부가가치세 인상 등 전면적인 조세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조세 구

조상 심각한 조세 저항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안종석･정재호, 2021). 진형익

(2020)의 연구에서도 국민 대다수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본인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

인 세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무조건적인 소득 보장이 근로 의욕을 저하시켜 노동 시장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그러나 핀란드의 실증 실험 결과(Kela, 2019)에 따르면 기본소득이 노동 

시간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며, 오히려 삶의 만족도와 구직 활동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종석･정재호(2021)의 설문조사에서도 실제 노동 시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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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본 응답자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실제보

다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복지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이다. 기본소득이 한정된 복지 예산을 

잠식하여 중증 장애인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유종성(2021)은 기본소득이 기존 제도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최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

고, 특수한 욕구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를 병행하는 보완적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결국 이러

한 비판적 쟁점들은 재원 마련의 투명성과 정책 목표의 명확한 설정을 요구하며, 제주의 경우 공유

자원 수익을 활용함으로써 조세 저항 문제를 우회하고 기존 복지체계와 공존할 수 있는 유연한 모

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특성과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1.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수성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에 의거하여 출범한 이래, 타 광역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과 제도적 

자율성을 향유해 왔다. 제주특별법 제1조는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구현

하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제주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정

책 기틀에서 벗어나 입법, 조직, 재정 등 행정 전반에 걸쳐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제주의 제도적 특수성은 구체적인 자치권 행사 범위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반 지자체가 행

정안전부의 조직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과 달리, 제주는 제주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조직권 

특례를 바탕으로 도지사가 직접 행정 조직을 설계하고 조례를 통해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

고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의 선제적 도입과 같은 성과로 이어졌으며, 기

본소득과 같은 혁신적인 복지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기구 설치 및 행정 체계 구축에 있어서도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의 독립성은 기본소득 도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인이다. 제주

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권과 더불어 다양한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권한을 부여받아 독자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실질적인 사례로, 제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과 지하

수라는 핵심 공유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지하수관리 특별회

계’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의 운용 방향은 도 조례와 정책적 결정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의존 없이도 지역 내부의 가용 자원을 활용하



108   ｢한국지방행정학보｣ 제23권 제1호

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제도적 환경은 진형익(2020)이 기본소득 도입의 선결 과제로 지적한 ‘구체적

이고 명확한 재원 확보 기준’을 충족하기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또한, 이재섭(2022)이 주창한 

‘공동자원 기반의 시민배당’ 모델을 실험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이미 상당 부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순한 지방정부를 넘어, 전 국가적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를 실증하고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테스트베드(Test-bed)’로서의 위상을 점하고 있다.

2. 제주지역 사회경제적 현황과 기본소득 도입의 당위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살펴본 제도적 특수성 외에도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취약한 산업 기

반이라는 독특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은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고 도입함에 있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제주의 사회경제적 

현황에 따른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첫째,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와 가파른 고령화 속도이다. 통계청(2023)의 자료에 따르면 제주

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18.2%로 이미 전국 평균(18.0%)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우려되는 지점

은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 매우 빠르다는 점이며, 2030년경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

중이 25%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통계청, 2023). 이러한 추세는 생산가

능인구의 감소와 노년부양비의 급증으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또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와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의 증가는 고용 불안

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

년층에게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인구 구조적 위기를 완화하는 유효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특정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경제구조와 그로 인한 고용 불안정성이다. 제주의 경제는 전통

적으로 1차 산업과 관광 서비스업에 대한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편이다. 2023년 기준 제주의 지역

내총생산(GRDP)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상회하며, 1차 산업의 비중 역시 전국 평

균을 크게 웃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기후 변화나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매우 취약한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관광객 급감으로 인해 제주 경제가 입은 타격은 도민

들의 소득 불안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관광 산업 내 높은 비정규직 및 임시직 비율은 경기 

변동에 따른 노동자들의 경제적 위험을 가중시킨다. 임유진･유능한(2018)은 플랫폼 노동과 불안

정 노동의 확산이 가져오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

으며, 이는 제주의 산업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할 안정망으로서 기본소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지역 내 불균형 심화와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기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도 제주시 동

(洞) 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현상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제주시 동 지

역의 인구 집중도는 60%를 넘어선 반면, 읍･면 지역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지방 소멸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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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분류되는 마을이 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양극화는 교육, 의료, 문화 등 필수 생활 인프

라의 격차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킨다. 박성현･최조순(2021)은 전남 섬 지역 연구

를 통해 기본소득이 소외 지역 주민의 정주 의욕을 고취하고 거주 자체의 공익적 가치를 보전하는 

수단임을 입증하였다. 제주 역시 읍･면 및 부속 도서 지역에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거나 차

등 배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붕괴를 막는 전략적 대응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제주의 인구, 산업, 지역적 현황은 기존의 선별적 복지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

운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제주의 사회경제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과제

라 할 수 있다.

3. 제주지역 공유자원 기반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서 고찰한 제도적 자율성과 사회경제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의 

기본소득 도입 시 가장 큰 난제로 지적되는 재정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보적인 대안을 보유

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제주의 풍부한 자연 공유자원(Commons)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타 지역과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된다. 공유자원 기반의 도입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된다.

첫째, 제주지역 공유자원이 지닌 막대한 경제적 가치와 이를 활용한 배당 모델의 타당성이다. 제

주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지하수 

및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들은 개발과 활용 과정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재섭(2022)은 전통적인 조세 기반의 기본소득이 아닌, 공동자원에서 발

생하는 지대(Rent)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시민배당’의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제주연구원(2023) 

역시 지하수와 풍력 수익을 활용한 ‘도민 배당제’ 구상을 제안하며, 이러한 자원 수익이 도민의 기

본적 생계를 보장하는 지역 기반 정책 모델로 기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특히 도민의 생존과 직

결된 지하수 자원의 공공적 가치를 이익 공유로 연결하는 시도는 자원 기반 재원 마련의 실질적 가

능성을 입증한다.

둘째, 공유자원 이익 환원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공감대와 정책 정당성의 확보이다. 제주의 자연 

자원은 특정 주체의 소유가 아닌 모든 도민이 공동으로 향유해야 할 공공재라는 인식이 도민 사회 

저변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따라서 자원 개발 이익이 사유화되지 않고 도민 전체에게 공정하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는 정책 도입의 강력한 명분이 된다. 진형익(2020)의 연구에 따르

면, 국민들은 직접적인 증세에는 거부감을 느끼지만 공적 자산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에는 매우 높

은 찬성 여론을 보이는데, 이는 제주의 공유자원 기반 모델이 사회적 수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미 운영 중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이러한 이익 공유 

체계에 대한 도민들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고 정책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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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존의 제도적 자산과 조례와의 유기적인 연계 가능성이다.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

자원 공유화 기본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등 공유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이익 

활용을 규정한 법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다. 이러한 조례들은 자원 수익을 도민의 복리 증진에 활

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별도의 대규모 입법 갈등 없이도 기존 제도를 

확장하거나 기금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제도 설계가 가능하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제

(PFD)가 석유 자원의 공유 이익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장기 운영 모델을 구축한 것처럼, 제주 역시 

기존의 조례와 기금을 기본소득 체계로 재편함으로써 도입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

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제주의 공유자원은 단순한 자연 환경을 넘어, 기본소득의 재원 조달 문제를 창의적

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보루’이자 ‘사회적 합의의 접점’이다.

Ⅳ. 제주지역 기본소득 모델 제안 및 과제

앞서 고찰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특수성과 풍부한 공유자원, 그리고 지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 및 산업 구조의 취약성을 종합할 때, 제주는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의 현실적 제약을 극복

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실험지라 할 수 있다. 제주는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지역 

자본을 활용한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

한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제주지역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을 설계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

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정책적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1. 제주지역 기본소득 모델의 기본 방향

제주지역 기본소득 도입은 전국적 차원의 보편적 기본소득이 직면한 막대한 재정 소요와 사회적 

갈등을 우회하고, 지역 자원을 극대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모델 설정 방향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공유자원 수익 연동형 배당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이재섭(2022)이 제시한 ‘공동자원

을 활용한 시민배당’의 개념을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는 것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와 지하수, 경관 자원 등 도민 공동의 자산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도민을 자원 공

동체의 정당한 주주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배당의 형태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의 철학적 

의미를 지역적 맥락에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정책의 수용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점진적 도입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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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기본소득의 전면적 시행은 초기 막대한 재정 투입과 이에 따른 사회적 합의 도출의 어려움을 수

반한다. 따라서 박성현･최조순(2021)이 제안한 단계적 도입 방안을 참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특

정 인구 집단(청년층, 고령층 등)이나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과 도민 만족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진

적으로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정책의 안정적 연착륙을 돕는다.

셋째, 기존 복지제도와의 유기적인 연계 및 보완적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기존의 선

별적 복지체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메

우고 보편적인 생활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보완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기존 사회복지 수급자

들의 소득이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해 오히려 감소하거나, 타 급여와의 중복 지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하고 세심한 제도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라는 공익적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기본소득

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생산을 자극하는 경제적 마중물이 되어야 한

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과 연계하여 지급함으로써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선순환 구조는 도민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의 효능감을 직접 체감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지역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연대 의식을 

강화하는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다.

2. 제주지역 기본소득 모델 제안 및 실행 전략

1)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제주지역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결정짓는 핵심적 관건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원 조달

의 정당성 확보에 있다. 이를 위해 제주는 기존의 조세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제주만이 보유한 

독보적인 공유자원을 기반으로 한 ‘이익 환원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우선, 분산되어 있는 자원 관련 재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가처분 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현

재 운영 중인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과 제주개발공사의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수익 등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가칭)제주 공유자원 이익 배당 기금’을 신설하여 자원 개발 

및 활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집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금 운용의 공정성

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적 의사결정 기구인 ‘(가칭)제주 공유자

원 기금 운용 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원 배분의 투명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이는 진형익(2020)이 정

책 수용성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재정 운영의 투명한 공개’와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전략은 네 가지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다. 첫째, 공유자원 사용료의 

현실화와 공적 환수 비율의 재조정이다. 지하수 원수 대금이나 풍력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요율을 

합리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유자원 이용에 따른 공공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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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사업 및 관광 개발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 이는 개발이

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발이익 환수금’이나 ‘관광 수익 

배당금’ 형태의 기여금을 부과하여 기원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셋째, 제주의 청정 환경 가치를 기반으로 한 환경보전기여금(환경세) 또는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환경 부하를 유발하는 주체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과하고, 그 수익

을 도민에게 배당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재원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효

과를 가져온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재원 운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상 보

장된 자치입법권과 특별회계 설치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기금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 자율적인 재정 운용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재원 확보 체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급 대상 및 방식의 전략적 설계

제주지역 기본소득의 지급 대상은 기본소득의 보편적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일정 기간

(예: 1년 또는 2년 이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도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

도 도입 초기에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

급 대상을 특정 집단이나 전략적 지역으로 제한하여 시행하는 범주형 기본소득(Categorical Basic 

Income)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생애주기별 이행기 지원이 절실한 청년

층이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65세 이상 고령층, 혹은 인구 소멸 위험이 시급한 읍･면 지역 주

민을 우선적 수혜 대상으로 선정하여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박성현･최조순(2021)이 제언한 바와 같이 지역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의 효

능감을 실증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지급 금액은 확보된 재원의 규모와 정책적 목표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하되, 장기적으로는 점진

적인 상향 조정을 지향해야 한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완전한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도

민의 공유자원 배당권’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확립하고 지역 경제의 기초 수요를 창출하는 수준에

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진형익(2020)의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낮은 수준의 지급

액이라 할지라도 ‘정기적’인 소득 보장이 수급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초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다.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현금 지급의 원칙을 견지하되, 지역 내 실물 경제로의 자본 유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 제주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지역화폐 연

계 방식은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완성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 지급을 통해 수급자의 예측 가능

성을 높이고 소득의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히, 지급 기준에 있어 자산이나 소득 수준,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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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소득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러한 무조건적 지급 방식은 기존 선별적 

복지제도에서 수급자가 겪어야 했던 자산 심사의 번거로움과 사회적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근

본적으로 해소하며, 도민 개개인이 공동체의 정당한 주인으로서 자원 배당을 향유한다는 자긍심을 

고취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도민의 시민적 권리를 실

효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실행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제주지역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정책적 과제

제주지역 기본소득이 단순한 정치적 선언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인 준비와 사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도적 기반 구축, 사회

적 수용성 제고, 성과 평가 체계 확립이라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강건한 법적･제도적 기반의 마련이다. 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주특별법｣상 부여된 고도의 자치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법 활동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풍

력자원 공유화 기본 조례｣나 ｢지하수 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자원 수익의 배당 근거를 명확히 

하거나, 별도의 ‘(가칭)제주도민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 원칙, 대상, 금액, 재원 운용 방식

을 법적으로 명문화해야 한다. 특히 기존 조례들과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여 제도 간 충돌을 방지

하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의 제도적･재정적 연계 가능성을 열어두어 제주형 모델이 전국으

로 확산될 수 있는 법적 가교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민주적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이다. 기본소득의 성패는 도민의 공감과 지지

에 달려 있는바, 정책 설계 단계부터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시민참여단 운영, 

전문가 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공유자원 기반 재원 조달의 정당성을 설득

하고, 근로 의욕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우려에 대해서는 Kela(2019)의 핀란드 사례 등 객관적 실증 데

이터를 제시하여 합리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공유자원 이익 배당 기금의 운용 현황

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투명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 감시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공고히 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 과정은 시범사업부터 전면 확대 단계까지 전 과정

에 걸쳐 병행되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다.

셋째, 성과 평가 및 환류(Feedback) 체계의 구축이다. 정책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

해 도입 전 과정에 걸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빈곤율과 불평등 지수 등의 소

득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사용률을 통한 경제 선순환 효과, 노동시장 반응, 삶의 만족도 및 사

회적 자본의 변화 등을 정량적･정성적 지표로 설정하여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

를 바탕으로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급 방식이나 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환류 체계를 확

립함으로써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주기적인 성과 보고서 발간과 공청회 개최는 정책의 투

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진화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은 탄탄한 법적 토대 위에 도민의 신뢰를 담고, 과학적인 성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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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그 정당성을 입증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때 제주는 공유자원 

기반의 기본소득 모델을 성공시킨 세계적인 선도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사상적 배경과 국내외 정책 사례, 그리고 사회적 쟁점을 토대로 제주특별

자치도라는 특수한 공간적 맥락 안에서 기본소득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연

구 결과, 제주는 고도의 제도적 자율성과 독보적인 공유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 단위 기본소득 

도입이 직면한 재정적･정치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사회에 특화된 정책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최

적의 ‘테스트베드(Test-bed)’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석을 통해 도출된 제주의 기본소득 도입 당위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복지 모델을 독자

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한다. 둘째, 풍력, 지하수, 경관 등 제주의 풍부한 자연 자산

은 기본소득의 아킬레스건으로 지적되는 재원 조달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공유자원 

배당’의 물적 기반이 된다. 셋째, 급격한 고령화와 관광 산업 중심의 취약한 고용 구조는 도민의 기

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이는 박성현･최조순(2021)이 역설

한 바와 같이,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기본소득이 인구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

효적 기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유자원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단계적 보편 기본소득 모델’

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이재섭(2022)의 시민배당 개념을 구체화하여 자원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되, 초기에는 특정 연령층이나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주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전 도민에게 확대해 나가는 로드맵을 지향한다. 또한, 지역 화폐인 ‘탐나는 전’과의 연

계를 통해 복지 정책이 지역 실물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물론 제주형 기본소득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무엇보다 공

유자원 수익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재원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회적 합

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안종석･정재호(2021)가 지적했듯이, 수혜의 측면뿐만 

아니라 재정적 부담과 운용의 공정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뒷받침될 때 정책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노정호(2018)가 핀란드 사례를 통해 강조했듯, 시범사업 단계부터 과학적이고 엄밀한 

평가 시스템을 가동하여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환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제주가 지닌 공유자원의 공공적 가치를 기본소득이라는 보편적 권리와 결합하여 지역 

기반의 창의적 복지 모델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의의를 갖는다.특히 본 연구가 제시

하는 모델은 일반 조세에 의존하여 사후적 재분배를 꾀하는 기존 지자체의 담론에서 벗어나,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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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공유자원인 지대(Rent)를 도민에게 직접 환원하는 ‘사전분배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여타 지

자체와 차별화되는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 연구는 문헌 연구와 제도적 가능성 검토에 집중하여 구체적인 비용 추계나 도민 수용성

에 대한 양적 실증 분석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시범사업 

설계에 따른 정밀한 재정 시뮬레이션과 정책 수혜자의 행태 변화에 대한 추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와 보완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기본소득 담론을 선도하

고, 공유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는 선도적 복지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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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제주지역 기본소득 도입의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지방소멸 위기라는 복합적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

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합한 기본소득 모델의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였

다. 특히 기존의 조세 기반 기본소득 논의가 지닌 재정적 한계와 조세 저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주의 제도적 자율성과 풍부한 공유자원 가치를 결합한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제안하는 데 목

적을 두었다. 연구 결과,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고도의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을 보유하고 

있어 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풍력･지하수 등 공공적 가치가 높은 공유

자원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제주형 기본소득 모델’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였

다. 첫째, 풍력과 지하수 등 제주가 보유한 공유자산의 개발 이익을 핵심 재원으로 활용하여 도민에

게 환원하는 공유자원 수익 연동형 배당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는 사전분배

형 모델 지향이다. 둘째, 정책의 수용성과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청년･고령층 등 특정 

인구 집단이나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인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

로 전 도민에게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점진적 도입 전략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급 방식을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 전’과 연계함으로써 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제주형 기본소득은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공유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실현하고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적 정책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기본소득,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자원, 시민배당, 지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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